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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인 사 말 씀

2016년 우리는 '국가성'(stateness)의 위기를 촛불민회에 이은 탄핵심판,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힘들게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도처에 상존하고 위기인듯 아닌듯 우리의 관심을 어

지럽히면서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 역시 우리가 감당해 풀어나가야 

할 큰 도전이자 잠재적 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은 2016년부터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과제들을 

서울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열어 왔습

니다. 이번에 지방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을 주제로 정한 것은 이미 지방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지방도

시들의 소멸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래 연

구해온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지방소멸이라는 이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위협을 극

복할 수 있는지, 주제발표와 토론, 숙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보고자 합니다. 

포럼이 한국사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11. 28.

서울대학교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홍준형 드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회:

강원택, 김병연, 김석호, 김의영, 유명순, 윤순진, 장덕진, 최현자)





13:30~14:00		 등록, 진행

			     좌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14:00~14:15		 축사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4:15~15:15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15:15~15:40   	 종합토론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병렬 (우석대 교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15:40~16:00   Q&A

			   질의응답

프로그램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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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비교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 지방활력의 시사점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SSK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장)

어유경(SSK 서울대고령사회연구단 연구원)

양은진(SSK  서울대고령사회연구단 연구원)



 4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지방소멸위험지수 추계

과거 추계와의 비교
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 사이 주요 지표들이 개선됨

 아동층 및 20-39세 여성층의 감소폭이 줄어듦

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이 커짐

 노인층의 증가폭이 줄어듦

 주요 지표들의 개선으로, 향후 지방소멸 위험이 기존 추계값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이상 인구 20-39세 여성

2005 8,480,253 31,954,117 4,167,895 7,243,268 

2010 7,350,831 32,998,936 5,180,434 6,681,758 

2015 6,493,041 34,295,439 6,267,829 6,285,910 

2005->2010 변화율 -13.3% 3.3% 24.3% -7.8%

2010->2015 변화율 -11.7% 3.9% 21.0% -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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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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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추계

1.소멸위험매우낮음

2.소멸위험보통

3.주의단계

4.소멸위험진입

5.소멸고위험

•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의 수)/(65세 이상 인구의 수)로 측정함
• 기초지자체의 소멸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35년에는 1곳(소멸위험 보통)을 제외한 모든 곳이 주의단계 이상으로 위험수준이 높아짐

6

지방소멸위험지수

 소멸위험지수* = (20~39세여성인구수) / (65세이상인구수)

 20~39세 여성인구가고령자 수의 절반 미만이면(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 해
당 지역의소멸위험이큼

유형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소멸고위험 0.2 미만

*마스다히로야(2014)의 『지방소멸』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수로, 이상호(2018)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을 적용함 5



 6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시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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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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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 변화 지역

2035년

1.소멸위험 매우낮음 2.소멸위험 보통 3.주의단계 4.소멸위험진입 5.소멸고위험 총합계

2015년

1.소멸위험 매우낮음 6 14 20

2.소멸위험 보통 1 4 55 60

3.주의단계 3 49 9 61

4.소멸위험진입 3 43 19 65

5.소멸고위험 1 11 6 18

총합계 1 17 172 34 224

• 소멸위험이 2015년보다 2035년에 더 높아지는 기초지자체는 156곳임(삼각형안)
• 2035년에 소멸위험이 더 낮아지는 지자체는 15곳임

• 창원시와청주시는분석대상기간중 주변지자체와통합하였으므로분석의일관성을위해 제외함
(창원시: 2010년 7월 마산시, 진해시와통합) (청주시: 2014년 7월 청원군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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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소멸위험지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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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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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구남구

대구서구

부산중구

속초시

영도구

태백시

• 소멸위험 급증지역에서 노인인구의 수도 증가추세임

12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총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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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태백시

• 2015년 소멸주의 단계였으나 2035년 고위험으로 위험수준이 급증한 지자체는 9곳임
• 주로 지방대도시의 구 또는 시 지자체임. 인구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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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추계

2015 2035
총합계

2만 미만 2~5만 5~20만 20~50만 50만 이상 2만 미만 2~5만 5~20만 20~50만 50만 이상

1.소멸위험 매우낮음 2 12 6 1 10 9 40

2.소멸위험 보통 1 11 35 13 1 10 32 17 120

3.주의단계 6 28 26 1 5 31 25 122

4.소멸위험진입 2 30 33 1 23 39 2 130

5.소멸고위험 1 15 2 1 14 3 36

총합계 3 52 76 73 20 2 43 84 69 26 448

• 그러나, 소멸위험 수준과 인구감소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소멸위험이 높았던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적어도 2035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본 추계에서 전국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하고 2035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소멸위험진입 수준의 인구 2~5만 지자체는 30곳임.

2035년에는 이중 다수의 지자체가 인구 5만 이상이 되어 23곳으로 줄어듦

14

소멸주의단계→고위험 지역 – 20~39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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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

부산중구

속초시

영도구

태백시

• 소멸위험 급증지역에서 20~39세 여성의 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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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총인구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괴산군

성주군

영동군

완도군

울진군

장성군

철원군

하동군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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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멸위험진입인
2~5만 인구 지자체(30곳)

2015년 소멸위험진입이었으면서
2035년 인구 2~5만 지자체(21곳)

2015 소멸위험진입인 2~5만 인구 지자체였으나
2035년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증가한 곳(9곳)

연천군 연천군 횡성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영동군

평창군 정선군 괴산군

정선군 강원고성군 장성군

철원군 양양군 완도군

강원고성군 보은군 성주군

양양군 옥천군 울진군

보은군 단양군 하동군

옥천군 청양군

영동군 진안군

괴산군 무주군

단양군 장수군

청양군 순창군

진안군 담양군

무주군 곡성군

장수군 구례군

순창군 장흥군

담양군 강진군

곡성군 고령군

구례군 함양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하동군

함양군

• 2015년 소멸위험진입 수준이면서 인구가 2~5만이었으나
2035년에는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증가한 지자체는 9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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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노인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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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2035년까지는 소멸위험보다는 고령화율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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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생산가능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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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증가하였음
• 증가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인구가 늘어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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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유형별(2015 기준)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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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18 

488,635 
5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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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62 189,083 187,174 184,514 180,676 

54,934 56,959 59,415 62,377 6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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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유형별(2015년 기준) 인구추계 (평균)

1.소멸위험 매우낮음

2.소멸위험 보통

3.주의단계

4.소멸위험진입

5.소멸고위험

• 대부분의 소멸위험유형별 지자체에서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의단계＇수준의 지자체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

인구가 증가한 소멸위험진입 지역-20~39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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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세 여성의 수도 2030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35년에는 감소하기 시작함
• 해당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20-39세 여성의 수 또는 출산률보다는 순이동의 증가, 

즉 이주해오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짐작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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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2. 소멸위험 보통

374,325 

53,639 43,257 

278,278 

444,218 

43,893 

114,667 

27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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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35

• 소멸위험 수준이 보통이었던 지자체도 낮았던 지자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22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1. 소멸위험 매우 낮음

440,671 

65,630 
37,864 

333,318 

538,105 

57,365 

126,153 

34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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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35

• 소멸위험이 매우 낮았던 지자체는 총인구가 증가함
• 노인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20-39세 여성 인구는 다소 감소함. 생산 가능인구도 다소 증가하는데 그침
• 즉, 이 시기의 인구 증가는 베이비부모 세대 다수가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고령화율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21



 14 지방이 소멸한다, 대책은?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4. 소멸위험진입

54,934 

4,610 

14,136 

34,793 

65,596 

5,225 

20,503 

3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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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위험진입 지역의 총인구는, 소멸위험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24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3. 주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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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주의단계 수준인 지자체는 유일하게 총인구가 감소함
•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생산가능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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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계와의 비교
 2005-2010년 사이의 변화율을 중점으로 한 과거 추계와, 2010-2015년 사이의 변화율을 중점으로

한 본 분석의 추계를 비교

 현재(2015년) 소멸고위험 지역 수는 과거 예측한 수치보다 적음(40->18)

 과거 추계에서 2030년 소멸고위험 지역 수는 77곳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11곳이 될
것으로 예측됨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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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멸위험지수별 인구추계(2015 기준, 평균)
5. 소멸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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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고위험 지역 또한 인구가 증가함
• 소멸위험진입 지역은 노인인구도 증가하였으나, 고위험 지역은 노인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함
•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는 농촌(군) 지역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전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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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별 인구 추계

(평균)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6만 이상 군 6만 미만 군

수(2015년 기준) 25 44 7 14 52 18 64

2015 382,688 276,812 825,740 193,590 244,674 94,916 37,303

2035 331,550 296,378 836,353 186,398 339,437 168,541 45,821

변화율 -13.4% 7.1% 1.3% -3.7% 38.7% 77.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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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35

 농촌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현재 인구가 6만 이상인 대군은 2015년 대비 2035년 인구가 77.6% 증가함

28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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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지방정부 추계
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위험지방정부’는 2015년 18곳에서 2035

년 64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임계지방정부(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는 2035년까지 나타나지 않음

(전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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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유형별 인구 추계

(평균)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복합시 6만 이상 군 6만 미만 군

수(2015년 기준) 25 44 7 14 52 18 64

2015 382,688 276,812 825,740 193,590 244,674 94,916 37,303

2035 331,550 296,378 836,353 186,398 339,437 168,541 45,821

변화율 -13.4% 7.1% 1.3% -3.7% 38.7% 77.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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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유형에 따라 인구 증감률이 다를 것으로 예측됨

 도농복합시의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38.7%)

 50만 이상 시는 비슷한 인구규모를 유지하지만, 50만 미만의 시는 인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3.7%)

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13.4%),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는 7.1% 증가할 것으로 보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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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지역총생산

자료: KOSIS, e-지방지표: GRDP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지역총생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의 차이는 2005년에 2.1%였으나 2015년 1.2%, 2016년 0.9%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음

2005 2010 2015 2016

비수도권 469,850,855 648,157,231 792,290,052 828,328,982

수도권 450,176,838 616,988,886 772,957,747 813,6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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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32

2. 위험지방정부 추계

 각 연도 위험지방정부들의 평균 총 인구는 2035년까지 증가 추세임

 평균 5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도 증가 추세임

 이는 인구가 많았던 지역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위험지방정부에 편입되면서
평균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5 2020 2025 2030 2035

평균: 총인구 (단위: 명) 34,726 37,398 46,452 58,945 87,111

평균: 55세이상인구 (단위: 명) 18,578 20,030 24,523 31,522 46,837

평균: 65세이상인구 (단위: 명) 12,233 12,528 15,245 19,989 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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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방정부의인구추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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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총 사업체 수

자료: KOSIS, e-지방지표: 시도산업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총 사업체 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2012년부터 세종시의 사업체 수가 반영되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 사업체 수의 차이는 2006년에 6.5%였으나 2015년 5.3%, 2016년 5.4%로 였음

2006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도권 1,507,958 1,580,408 1,709,193 1,736,300 1,806,653 1,834,652 1,867,887

비수도권 1,718,611 1,775,062 1,893,283 1,940,576 2,006,167 2,039,515 2,0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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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인구추이

2005 2010 2015 2016 2017

수도권 22,621,232 23,459,570 24,416,226 25,590,465 25,679,863

비수도권 24,420,202 24,614,695 25,304,184 26,105,751 26,09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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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0,465 25,67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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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자료: KOSIS, e-지방지표: 주민등록인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수의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 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많으나 그 수준이 비슷함

 2010년부터 세종시의 인구 수가 반영되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수의 차이는 2005년에 3.8%였으나 2015년 1.8%, 2016년 1.0%, 2017년 0.8%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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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인구 추계

비수도권 수도권

2015 50.7% 49.3%

2020 50.2% 49.8%

2025 49.8% 50.2%

2030 49.4% 50.6%

2035 49.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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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15년 약 49.3%에서 2035년 약 51.0%까지 증가함

 수도권 인구는 2015년 약 2,442만명에서 2035년 2,606만명까지 증가함

 비수도권인구는 2025년까지 약 2,546만명까지 증가하나 이후 2035년까지 약 2,505만명
으로 감소할 전망임

(만명)

*광역시도를분석단위로추계함
*최근인구변동이크거나타 지자체를통합한세종시, 청원시, 창원시는제외함36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연도별 수도권집중도 변화 추이(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총생산 48.9 49.3 49.2 48.8 49.0 48.8 48.2 48.2 48.7 49.0 49.4 49.6

인구 수 48.3 48.6 48.9 49.1 49.3 49.4 49.5 49.6 49.4 49.4 49.4 49.5 49.6

총사업체 수 46.7 46.8 46.8 46.8 47.1 47.3 47.4 47.2 47.4 47.4 47.3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결과, 수도권집중도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비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훨씬 적음에도 각 지표
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비슷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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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현재의 소멸수준이 20년 뒤 인구감소를 충분히 예측하지는 못함

• 현재 인구구조는 어느 지역이던 노인인구의 수가 아동의 수보다 큼

• 또한, 현재 베이비부머인 세대가 20년 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노인층은 더욱 두터워짐

• 동시에 사망률이 출산률보다 낮기 때문에 인구증가가 당분간 지속됨

• 따라서 20년 내에는 인구감소보다는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소멸위험이 높았던 지역 중 인구가 상당히 증가한 지역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군(농촌)으로의 순이동 증가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이 증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을 시도해볼 수 있음

 소멸위험이 낮았으나 급격히 높아진 지역은 대부분 지방도시들임

• 두터운 중장년층이 노인층으로 다수 편입하기 때문임

• 급속히 진행될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농산어촌 정책과 도시정책 동시 추진이 바람직)

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5-2010년 대비, 2010-2015년에 주요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아짐

• 지표의 개선 수준이 2015-2020년 사이에도 추계 결과와 유사한지 확인해야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음

38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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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

 협약, 조합 등 사무의 공동처리

 광역 또는 초광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권한, 재정, 인재 등등

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다양화: 기관통합형의 채택 등

 도의 기능강화(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농산어촌 지역): 공동사무처리, 공
무원의 파견, 도의 집행기관 설치, 도의 직할

 읍면자치의 부활

40

지방위기냐? 지방소멸이냐: 지방활력의 시사점

 지방위기가 지방소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

 지방위기의 상황을 타파할 정책: 조화로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맞춤형 자치분권과 계획협약

• 초광역지역거점도시의 육성으로 혁신도시 등과의 기능적 네트워크 구축

• 압축마을의 건설로 고령화에 대비

 안정적 공공 서비스, 조합 등 사회적 경제 등 지역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
리 창출로 젊은 세대의 유치

 복수 주소제도(2개의 주소 인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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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41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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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지역
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
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제 6 회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중 -

• 지방분권 개헌 무산 후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노력 지속

•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 주민참여 제도 확대(예: 조민조례발안제)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예: 지방이양일괄법 등)
- 지방의회 강화(예: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

원 전문인력 제도 등)
- 재정분권(예: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을 넘어 6:4로)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예: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등

•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정책적 고민을 넘어
보다 혁신적인 아래로부터(bottom-up)의 시각
과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학의 역할

국가정책포럼 발표자료
김의영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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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 
시민공동체, 사회적 자본, 굿 거버넌스

• 이태리 지방자치 도입 20년 후 지역별 정치경제적 성과
• 시민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 성공 요인
• 잘 사는 곳(경제 수준), 많이 배운 곳(교육 수준)이 아니라 시민공동
체가 자리 잡은 곳,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곳(시민사회 수준)에서 지
방자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줌 => 굿 거버넌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

시민공동체가 구축된 곳에서는 주민
들의 조직화가 수월하고 이들의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 공
동 이익을 위해 협력할 줄 아는 시민
성을 소유한 주민들이 정책 실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너지가 가
능하다. 하지만 덜 ‘시민적인’ 지역의
시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냉소적
인 방관자가 되거나 위계적 후견주의
의 그늘 아래서 간청자의 역할을 수
행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UN SDGs

“모든 수준에서의 반응
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
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과정 보장
(SDG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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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수준 지방소멸 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조사, 2018)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p. 9).

✓지역 내 문제가 보다 심각함 => 지역 내 대책이 시급함.

지방소멸의 위기 2

시·군·구 수준 지방소멸 위험지수(한국고용정보원 조사, 2018)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p. 7)

✓지역 격차의 고정화. 위험지역의 확산.

지방소멸의 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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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시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4)

*참여율=연간 연인원/인구. 
*색깔이 진할 수록 참여율이 높음.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조직”
인구 만 명당 제3섹터 조직 수(2016-2017)

*제3섹터=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의 합계.
*색깔이 진할 수록 조직 수 규모가 큼.
*출처: 행정자치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의 기회 1

인구 증감 현황(2000-2017)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재정자립도(2017년 예산)

*빨간 색일수록 인구가 감소했음. *빨간 색일수록 자립도가 낮음.

지방소멸의 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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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위험지역에서도 자발적 시민과 풀뿌리 시민조직은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음

• 의회와 행정부의 활성화 수준도 재정자립도나 분권 수준과 특별히 관
련성 없음

•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시민, 시민사회, 풀뿌리 의회와 정부가 함
께 자발적, 창의적으로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래
로부터의 시각과 혁신적인 실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대학의 역할: 고등교육기관 본연의 수월성 교육/연구에 더하여 지역과
대학의 협업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실천적으로 지역문제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

• 대학의 지역기반 수업 프로젝트(Community-Based Learning, CBL)

• 서울대의 역할?

위기를 기회로

“일하는 지방 의회”
지방 의회 의정 활동(2014-2017)

*조례 재·개정의 총 건수. 
*색깔이 진할 수록 활동 수준이 높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책임 있는 지방 행정”
지방 행정부 청렴도(2016)

*종합 청렴도 지수.
*색깔이 진할 수록 청렴도가 높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의 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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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관악구의 시민정치> 등 7권
2. 학술 논문 <한국정치학회보> 등 7편
3. 학생 학회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세계정치학회

(IPSA), 세계정치학학생회(IAPSS) 등
4. 신문기사: 중앙일보 ‘동네 안의 시민정치’ 기획 시리즈

(2015) , 한겨레 서울 & 기획기사 시리즈(2016) 등
5. 실천 프로젝트: ‘관악 시민의 밤’, 관악구 의정감시 조
례 제정, 시흥시 사회적 경제 발전방안 수립 등

수업 프로젝트 결과물

➢ 6번의 지역 기반 시민정치/경제 수업을 수행
• 2015년 1학기 “서울 동네 안의 시민정치” 수업
• 2016년 1학기 “전국 동네 안의 시민경제” 수업
• 2016년 2학기 “관악구의 시민정치” 수업
• 2017년 1학기 “시흥시의 시민경제” 수업
• 2018년 1학기 “성북구의 시민정치” 수업
• 2018년 2학기 “시민정치, 정치학-인류학 융합 수업”
＂

서울대 지역기반 시민정치 수업 프로젝트
�(�2�0�1�5�~�2�0�1�8�)

주민 대상 ‘소셜픽션 워크샵’을 통해 미래 비전 창조

시민활동가, 공무원, 의원들과 함께 지역혁신시장, 구청장 인터뷰를 통한 정책 점검현장활동을 통해 대화와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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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회과학) 대학에 지역 기반 수업 프로젝트 개설

⚫ 각 수업에서 교수, 학생, 시민, 시민활동가, 시·군·구 공무원 등

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수행. => Public Engagement

⚫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현장에 뛰어드는 교육혁

신 그리고 대학-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지역혁신을 통해 21

세기에 걸맞은 사회혁신 패러다임을 전국의 각 대학을 거점으

로 창조∙확산시키는 프로젝트.

⚫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설립 => 프로젝트 플랫폼

으로서 수업 지원, 네트워킹,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

⚫ 전국 차원의 지역기반 교육, 연구, 실천의 혁신을 선도함.

정치학을 넘어 �=�>� 
전국 사회과학 거점 대학의 확산

정치학 분야의 전국적 확산�:� 
�2�0�1�8� 한국정치학회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https://rilla7.wixsite.com/civicpolitics

⚫ 한국정치학회는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

⚫ 전국 19개 대학, 20개 과목을 개설 진행


